
배출권거래제 도입은 시기상조?
상의 , CO2 거래제 철회 요구 … 배출량 통계자료 구비 선행해야

대한상공회의소는 11월18일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에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에도 의문이 있다

며 제도도입을 재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환경부에 제출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산업계 입장> 건의문을 통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려면 사전준비와 구체적인 실증분석이 충분히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염물질 배

출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기후변화협약에 의거해 일부 정부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CO2 배출권 거래제의 추이를 살핀 후 새 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CO2 배출권거래제와 별도로 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권거래제

를 추진한다면 산업계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별법(안)에 따른 오염물질 총량규제가 실시되면 신규산업의 수도권 진입을 막는 장벽으로 작용해

추가적인 경제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의는 저공해 자동차 개발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

보다는 기술개발 장려와 연구개발(R&D)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이 보다 시급하다고 덧붙

였다.

상의는 미국도 대기질 목표 설정을 위해 최소 3단계 이상의 종합적 검토단계를 거치고 있으나, 현재 입법예

고된 특별법(안)은 전문가에 의한 분석 및 과학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마련돼 입법되면 피규제 대상인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11/ 29>


